[image: image1.jpg]SCHHGHM 2 E

oA




[image: image2.png]


[image: image3.jpg]Ty



[image: image4.png]TxH iz opyz!
Ebnfll o Ikl






�





��������한국노총은 25일(목) 성명을 발표하고 “기재부가 ‘노·사·관계부처간 이견이 첨예한 정책 사안에 대해 협의조정 업무권한이 있기 때문에 월권의 의도가 아니다’고 아무리 해명해도, 기재부가 기업의 입장 을 대변한 연구결과 보고서로 고용노동부를 압박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”고 지적했다.��이는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에 전달한 중대재해처벌 법 시행령 개정방안에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 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 로 전해진 데 따른 것이다. ��기재부의 개정 방안에는 ‘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 업장의 안전·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’는 내용과 ‘사업주가 사업장 안전·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 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본다’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.��한국노총은 “대다수의 산재가 50인 미만 사업장 에서 빈발하는 현실 속에서 노사 모두가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원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”면서 “기재부는 지난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사정이 합의했던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 다”고 촉구했다.


 


특히 “원청 차원에서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사항 이 분명한 기업들의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법을 강화하기는커녕 시행령 을 개악해 법을 사문화 시키려는 기재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”고 강조했다.��이어 “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을 노사정이 합의했음에도 기재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”며 “기재부는 나랏돈을 움켜 쥐고 행정 부 내에서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국민들이 일터에서 죽고 다치고 병드는 것은 방치하고 있 다”고 비판했다.��노사정은 2006년, 2008년, 2020년 세 차례에 걸쳐 ‘산재예방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’를 합의한 바 있다.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제16조(정부의 지원)을 통해 정부가 산재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.��하지만 정부 예산은 2006년 150억원에서 2021년 183억으로 증가하는데 그쳤다. 금액은 늘었지만 비율은 0.3%대에서 0.2%대로 오히려 감소해 기존에 3%를 목표로 한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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